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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qualitative change in local government's policy for living environment crisis using

the case of environmental policy for fine particulate matter in Korea. It also proposes how to implement 

such change based on a comparison analysis with the data from six metropolitan governments in Korea

including Seoul.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olicy should 

focus more on prevention and preparation than forecasting or warning. Second, professionalization and system-

atization are required for designing the relevant policy organizations. Third, inter-regional cooperation network

would be needed for more effective managements of living environment crisis, despite the difficulty to reach

out the fundamental solution for the issues of fine particulate matter during a short period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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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사회의 재해와 재난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적 

변화로 발생한다. 환경의 변화로 유발되는 각종 신종 

위기의 유형 중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와 국민적 관심은 

매우 크다.

OECD가 2016년 발표한 ‘대기 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대기오염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2060년에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대기오

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을 것이고 경제 피해

도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KBS, 2016. 6. 10). 

우리나라는 몇 년 전 부터 사계절 내내 호흡기 질환

의 원인으로 일컬어지는 미세먼지의 발생횟수와 농도

가 높아지고 있다.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인체에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장기간 노출되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

라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세먼지 PM10 측정이 1995년도부

터 이루어 졌으며 그 수치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수준

을 보이고 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인체에 해를 끼치는 

생활환경위기에 대한 연구는 생명에 위협을 가하기 때

문에 체계적인 관리정책에 대한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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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보이지 않는 위기나 위험요소는 제대로 대응

하지 않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인체에 큰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이를 대응⋅복구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방대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다(Chung, 2003; Kim, 

2016).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는 위기관리의 최일선에서 책

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 위기관리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진 이유는 과거에 비하여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기요인이 증가하였고, 지역

의 주민들도 과거보다 재난에 대한 인식이 높아 지방정

부에 안전과 관련한 행정적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

다(Kang, 2017; Kwon, et. al., 2016).

효율적 위기관리정책을 위한 지방정부의 궁극적 역

할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위기관리 정책을 수행하는 것

이다. 그리고 관련 위기관리조직들은 명확한 역할 수행

을 통한 시민중심 행정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Kwon, 

et. al., 2016). 

본 연구는 생활위기 유형 중 미세먼지에 대한 지방정

부 환경정책을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6개 광역시를 중심

으로 비교 분석하여 지방정부의 생활환경위기관리 정

책에 대한 질적인 변화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생활환경 안전위기의 경우에는 초기에 위험을 발견

하기 어렵지만 위험요소가 누적될 경우에는 사망에 이

르게 하여 인체에는 큰 해를 끼치고, 생태계는 파괴되

고, 그 피해가 후세대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있어서 위험하다(Han & Kim, 2003).

1. 생활환경 위기

1) 생활환경 위기정의

생활환경이란 사회구성원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성이 있는 모든 환경으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

적 환경으로부터 사회적, 문화적 환경 등 모든 환경으

로 볼 수 있다(RDA, 2016). 

생활환경위기는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위기유형중

의 하나로 정부의 우선순위로 등장하고 있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3조에서는 생활환경에 대하여 ‘대기, 물, 토

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등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적인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이라고 정

의한다(Keith Smith, 2015). 그렇다면 생활환경 위기

의 의미는 ‘인간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화학적 환경, 생물적 환경, 사회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위협적이고 불안정한 상태’로 볼 수 있다. 

생활환경위기는 산업화와 기술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기상 이변, 

산업화에 따른 유해물질 누출과 이에 따른 위험이 통제

가 불가능할 정도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적 삶속에 깊숙

이 침투하여 일상의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해 생활양식

의 변화를 발생시킨다(Chung, 2003).

2) 생활환경위기 유형

생활환경위기는 사회구성원들의 건강과 재산을 위

협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어려운 편이다. 왜냐

하면 대부분의 생활환경 위기들은 비가시적이거나 피

해가 인체나 재산에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위험하다는 인식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활환경위기는 그 피해의 범위가 개인에 한

정된 것이 아니고 작게는 지역사회에서부터 크게는 국

가 전체로 연계되며, 사고발생의 원인이자 주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어렵고,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

득층인 취약계층에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Lee, 2012).

좀 더 구체적으로 생활안전 위기의 사례들을 유형화 

하면 <Figure 1>과 같다.

생활환경 위기의 유형과 범위를 보면 우선 우리 인체

가 인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가시적 유형인

지 비가시적 유형인지 구분할 수 있으며, 피해의 범위

에 따라 중규모인 지역사회 수준의 피해인지, 광범위인 

국가 수준의 피해인지로 나뉠 수 있다. 구분된 생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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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ee(2012) 재구성.

Figure 1. Life environment crisis type

경 위기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시적이고, 피해

의 범위가 중소규모인 위기 유형은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이 있다. 그리고 피해가 비가시적이고 범위가 중소규

모인 경우는 석면피해, 생활폐기물 매립, 가스누출 등

을 들 수 있다. 또한 유형이 가시적이지만 피해의 범위

가 국가적 차원으로 커지는 경우는 유류해양오염 등이 

포함되며, 비가시적이면서 국가적 차원의 유형은 환경

호르몬 문제, 미세먼지 문제, 황사문제, 방사능 누출에 

따른 문제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전 세계에서는 생활환경위기 유형 중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미세먼지

의 위험성에 대하여 한국의 현 실태와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어 미세먼지 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미세먼지

는 생활환경위기 유형 중에 비가시적이면서 범위가 중

소규모인 유형에 해당한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

한 피해는 인근 지역 및 국가에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국제적이고 다각도로 이루어 져

야 한다고 본다.

2. 우리나라 미세먼지 관리 정책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관리 정책은 크게 관리지역, 관

리방식, 국제협력, 중심정책, 대응기반을 중심으로 수

도권 및 대도시 중심, 개별적 오염물질 관리, 연구협력 

단계, 일반 대기오염물질 중심, 개별적이거나 분산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2017년 4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전의 관리 

정책에서 미세먼지 우심지역 중심, 통합적 관리추진, 

실질적 저감 정책, 인체위해성 저감 중심, 체계적이며 

통합적 연구체계로 정책이 변화하였다.

환경부 홈페이지에 정리된 2017년도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국내 미세먼지 배출 감축 

부분, 국제 협력 부분, 민감계층 보호부분, 정책기반 부

분으로 나뉘는데, 이를 예방측면, 대비측면, 대응측면

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Ministry of Environment 

Homepage).

첫 번째 예방측면 관리 정책은 다음과 같다. 미세먼

지 배출 감축을 위한 노후된 석탄화력 폐지 등 석탄발전 

비중의 축소, 발전용 에너지 세율체계 조정 검토, 친환

경정책 제8차 전력수급계획의 수립, 친환경차협력금 

제도 시행, 선박 건설기계 미세먼지 관리 강화, 도로 청

소차 보급 및 도시 숲 확대가 있다. 그리고 과학적 관리

기반으로 환경위성 등 활용한 측정 예경보시스템의 강

화, 미세먼지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 민감계층 보호 

인프라 및 서비스로 아이들을 위한 실내기준 마련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대비측면 관리 정책은 다음과 같다. 미세먼

지 확산 관리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총량관리 

대상지역 확대 및 먼지총량제 실시, LPG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확대가 있다. 그리고 대비측면에서 국제 

협력 부분으로 한⋅중 동아시아 미세먼지 협력체계로

서 한중 정상회의를 통한 공동선언문 발표 추진, 동아

시아 미세먼지 저감 협약 체결 검토가 있다. 그리고 어

린이집, 학교 주변 미세먼지 측정망 우선 설치, 학교 실

내 체육시설 확대 정책이 있다.

세 번째 대응측면 관리 정책은 다음과 같다. 미세먼

지 관리를 위한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 신설, 노후된 

경유차 저공해화 및 운행제한 확대, 공사장 불법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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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관리 사각지대 집중 관리가 있다. 그리고 민감계층 

대상 찾아가는 케어 서비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정책을 예

방 측면 관리정책, 대비측면 관리 정책, 대응측면 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관련 법체계적 요소, 조직체계적 요

소, 정책적 요소, 지역사회적 요소를 비교 분석해보고

자 한다(Ministry of Environment Homepage).

3. 선행연구 검토

지방정부 생활환경위기 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환경 위기의 법체계적 요소와 연관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생활환경위기 극복 및 해결대안으로 

제시된 연구들이 많으며, 법체계는 실제적인 구제적 장

치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Kang(2016)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는 민사법제

나 공물법제의 차원보다는 우선적으로 환경법제로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보고, 법체계적 요소로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환경법 기본 원칙으로 사전배려 

원칙, 원인자 책임 원칙, 협동 원칙에 기초한 법적 대응

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Che(2016)은 환경정책법에 관련한 연구를 통하여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법 기준을 제시하였

다. 연구결과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환경법을 최저한도 

기준으로 달성 및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의하

였다.

둘째, 생활환경 위기의 조직적 요소와 연관된 선행연

구는 행정조직의 예산, 인사운용, 조직의 운영과 관련

한 요인을 갖고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

음과 같다.

Cho, et. al.(2009)는 대기분야를 중심으로 환경부

의 성장에 따른 환경오염 변화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

다. 연구의 분석 결과 환경부 조직의 성장에 따라서 전

반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오염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셋째, 생활환경 위기의 정책적 요소와 연관된 선행연

구는 생활환경 위기 대안을 위한 정부정책, 지방정부정

책 및 사례와 관련한 내용을 분석요소로 하여 연구하였

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Woo(2009)는 수도권 미세먼지 환경 개선을 위한 미

국의 대기환경정책 사례 조사 연구를 통하여, 관련 법

재개정 및 미국 대기질 관리 및 시행계획의 사례조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Kim & Choi(2017)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NT)을 

통한 미세먼지관리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네

트워크 분석을 통한 에너지 생산 오염 저감 정책, 해외

유입 관련 네트워크 저감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그 한계로 환경부와 관련 행위자들의 네트워

크 붕괴가 나타났다.

넷째, 생활환경 위기의 지역사회적 요소와 연관된 선

행연구는 지역사회와 지역주민 인식이나 인프라를 중

심으로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Sea(2016)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대기오

염 실증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 경기 광명시 및 

구리시를 포함한 수도권 근방에서는 오존의 자연발생 

원인인 햇볕이 강하므로 오존오염이 강한 지역이 밝혀

졌다. 그리고 서해안을 따라 제주도까지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가 매우 높게 오염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남해안과 동해안은 특별히 눈에 띄는 대기오

염물질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부산과 울산지역에

서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황에 특히 오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원인은 선반 매연이 미세먼지의 주된 오염

원이기 때문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울산의 경

우에는 온산공단과 많은 공장들이 밀집한 지역이기 때

문에 이산화황의 오염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다. 

Kim, et. al.(2017)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미

세먼지에 대한 정보분석에 따른 집단 간 건강증상에 대

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분석결과에서는 미세먼지

에 대한 정보분석이 미세먼지의 건강증상에는 크게 영

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위험 책임에 대한 정보탐색과 

처리행동은 주요한 동기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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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Kang(2016); Kang(2016); Cho, et. al.(2009); Woo(2009); Kim & Choi(2017); Kim & Choi(2017); Kim, 
et. al.(2017) 재구성.

Figure 2. Measure of loacal government fine dust management policy factor

상기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는 법체계적 요소, 

조직적 요소, 정책적 요소, 지역사회적 요소로 구분하

고, 요소에 따른 측정지표를 정립하여 지방정부별 생활

환경위기 정책에 대해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지방정부 환경정책

요인을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6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비

교 분석하여 지방정부의 생활환경위기관리 정책에 대

한 질적인 변화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

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측정요소를 법체

계적 요소, 조직적 요소, 정책적 요소, 지역사회적 요소 

4가지로 구분하였고, 각 요소에 맞는 관련 측정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측정 및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아래 <Figure 2>의 도식화된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측정요소 및 지표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법체계적 요소는 다양한 생활환경 문제를 해결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체계적 요소

는 최근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오염사고에 따른 피해와 

생태손해로 인한 실제적인 구제장치 마련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위기를 대응하는 데 있어 명확성, 

환경보호 강화,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는 데 적용이 

가능하다(Kim, 2013; Ko, 2008).

둘째 조직적 요소는 생활환경의 문제 저감 및 환경보

전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 이다. 국내외적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의 증가 속에서 관련 조직에 대한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다. 생활환경 위기에 대한 공학적 

접근도 필요하지만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에 소요되는 

인력, 예산, 규제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행정 조직

의 역할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생활환경 위기 관리를 

위한 조직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조직요소에 대한 연구

는 필요하다(Cho, et. al., 2009).

셋째 정책적 요소는 생활환경 위기는 단순한 환경오

염 관리 차원을 넘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사회⋅
문화⋅환경의 종합적인 연계로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방안 제시에 필수적 요인이다. 특히 생활

환경 위기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에 있어서 정치⋅경제⋅
사회⋅문화⋅물리⋅화학⋅법률⋅행정 등 다 학제적 접근

이 필요하며, 복합체로서의 정책 연구가 실제적 생활환경 

위기 대안이 될 수 있다(Busan, 2011; Doosan hom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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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Contents Evaluation indices

Legal
systematic 
elements

Fine particulate matter-related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Whether fine particulate matter is listed in the disaster 
list in the local government's basic ordinance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esence or absence of the ordinance related to the 
forecasting and warning of fine particulate matter

∙Presence or absence of the ordinance for the policy related 
to fine particulate matter

Organizational
elements

Disaster response organ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The number of administrative staffs in disaster response 
organ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The number of citizen assigned per one administrative 
staff in disaster response organization

Fine particulate matter response 
organ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The number of organization that responses to fine 
particulate matter in the local government

∙The number of administrative staffs working in fine 
particulate matter response organization of the local 
govenrment

Political Elements
Fine particulate matter-related policy of 
the local government

∙Presence or absence of the policy for fine particulate 
matter prevention

∙Presence or absence of the policy on the preparation for 
fine particulate matter 

∙Presence or absence of the policy on the response against 
fine particulate matter 

Local 
social elements

Constitu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rea
∙Population

Public perception
∙The level of public sense (%) of atmospheric environment 
found from the statistics of community survey

※ Source: Kang(2016); Kang(2016); Cho, et. al.(2009); Woo(2009); Kim & Choi(2017); Kim & Choi(2017); Kim, et. al.(2017) 
재구성.

Table 1. Evaluation indices

넷째 지역사회적 요소는 지역사회 인프라와 지역주

민의 인식과 생활환경 위기는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특히 지역주민의 인식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의 

지역주민들은 과거 위기관리의 소극적 수용자의 입장

에서 벗어나 본인의 삶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행동가로 효과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직접

적으로 표출되는 대중의 위험인식은 그동안 전문가 영

역에 한정되었던 위기관리 시스템 및 정책구축에 효과

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제시 및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Kwon, 2017).

2. 측정 지표

본 연구의 특정지표는 <Table 1>와 같다. 

첫째, 생활환경위기 문제 해결에 중요한 요소를 차지

하며, 실제적 근거 요소인 법체계적 요소를 측정지표로 

선정하였다. 관련 내용으로는 각 지방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살펴봄으로써 지방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에 대한 의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측정지표로

는 지자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재난에 미세먼

지 명시 여부이다. 이는 지자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조례에 재난에 대한 정의에 미세먼지에 대한 명시가 

되어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지방정부의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의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지자체에 미세먼

지 예⋅경보 관련 조례 유무가 있는지 살펴보고, 미세

먼지 관련 정책 조례 유무를 지표로 선정하였다.

둘째, 생활환경위기 관리의 실제적 자원인 조직적 요

소를 측정지표로 설정하였다. 측정 지표의 내용으로는 

지방정부 재난대응조직, 지방정부 미세먼지 대응 조직

으로 구분하고, 구체적 지표로는 지자체 재난대응 조직 

행정인력 수, 재난대응 행정인력 1인당 담당주민수, 지

자체 미세먼지 대응 조직 수, 지자체 미세먼지 대응 행

정인력 수를 지표로 구성하였다.

셋째, 생활환경 위기 관리의 실제적 대안인 정책적 

요소를 측정지표로 설정하였다. 측정지표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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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Average

Seoul 60 61 55 54 49 47 41 45 46 45 50

Busan 59 57 51 49 49 47 43 49 48 46 49

Daegu 54 53 57 48 51 47 42 45 45 46 48

Incheon 68 64 57 60 55 55 47 49 49 53 55

Gwanju 55 52 50 46 45 43 38 42 41 43 45

Daejeon 49 49 45 43 44 44 39 42 41 46 44

Ulsan 52 53 54 49 48 49 46 47 46 46 49

※ Source: AirKorea Homepage

Table 2. Annual trend of fine dust PM10 PM-10/㎍/㎥

지방정부의 미세먼지 관리정책으로 구체적 지표로는 

미세먼지 예방 정책 유무, 미세먼지 대비 정책 유무, 미

세먼지 대응 정책 유무로 구성하였다.

넷째, 지역사회 인프라와 주민 인식분석을 위한 지역

사회적 요소를 측정지표로 설정하였다. 측정지표의 내

용으로는 지방정부 구성,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인식을 

설정하였고, 구체적 내용으로는 지방정부 면적, 지방정

부 인구, 지역사회 사회조사 통계에서 대기 환경에 대

한 체감도(%)로 설정하였다.

Ⅵ. 분석결과

1. 지방정부 미세먼지 실태

지방정부의 연도별 미세먼지 PM10의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미세먼지 경계단계 

기준은 농도 100㎍/㎥, 일본은 농도 100㎍/㎥, 세계보

건기구(WTO)는 농도 50㎍/㎥, 미국은 농도 150㎍/㎥, 

EU는 농도 50㎍/㎥, 중국은 농도 150㎍/㎥이다. 우리나

라 경계단계 기준으로 보면 수치가 높지는 않지만 세계

보건기구(WTO)기준으로 <Table 2>의 연도별 평균수치

로 보았을 때,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울

산광역시 순서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대전광역시의 

농도가 가장 낮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농도로 보았을 때

에는 전반적으로 미세먼지의 농도가 균일하게 높다고 

볼 수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Homepage).

2. 지방정부의 생활환경위기 정책 비교분석

지방정부의 생활환경 위기 중 미세먼지 관리 정책을 

법체계적 요소, 조직적 요소, 정책적 요소, 지역사회적 

요소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체계적 요소

법체계적 요소는 법제처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조례에 자연재난 정의에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

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미세먼지와 관련한 조례로는 서

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

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

어 대기관리과에 소관을 두고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ELIS Homepage).

그리고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

례에는 대기오염과 관련한 내용 정의와 예보 및 경보방

법, 예보의 기준과 내용, 경보의 내용 및 기준, 경보에 

따른 조치,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시⋅도간 협력, 

예산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ELIS Homepage).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

례에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오염물질 배

출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

인 내용으로는 관련 조례내용에 포함되는 용어의 정의,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에 관한 내용(재정지원 대상, 

재정지원한도액, 재정지원조건, 융자사무의 위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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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계획의 수립⋅공고, 재정지원신청, 재정심의회 

개최, 재정지원 금액의 조정, 융자금대출, 사후관리 등), 

운행경유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의무대상 자동차 종류, 

저공해 조치 명령, 저공해 조치 기간, 자동차정비 및 저

공해 조치 공고, 재정적 지원), 기타 대기오염물질 배출

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ELIS Homepage).

둘째,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기후대기과에 소관을 두고 지정하여 관리

하고 있다.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는 미

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부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의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미세먼지의 예보 

및 경보의 방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고, 

중부, 동부, 서부, 남부에 4개의 발령권력으로 구분하

고 있다(ELIS Homepage).

또한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와 대기오염 개선에 

관련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제시하고 있다. 그리

고 부산광역시동래구 미세먼지피해 관리시책 추진에 관

한 조례를 2017년에 재정하여, 시차원에서 세밀하게 구 

차원에서 미세먼지 피해 관리를 위한 관리 및 환경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ELIS Homepage).

셋째, 대구광역시에는 미세먼지 관리나 예경보에 관

련한 조례를 갖고 있지 않다(ELIS Homepage).

넷째, 대구광역시에서는 미세먼지 관리정책에 대해 

환경연구부와 환경정책과에서 4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오존 및 미세먼지 예보제 운영 대

기오염자동측정망 위탁관리업무와 미세먼지 관리사업, 

미세먼지⋅오존상황실 및 황사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

다(ELIS Homepage).

다섯째, 미세먼지 관리정책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는 총 9명의 직원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관련 

부서는 보건환경연구부, 사회경제복지국,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과이다. 주요 업무는 초미세먼지 거동 및 발생

원 평가, 오존 예⋅경보,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미세먼

지 관련 민원처리, 미세먼지 비상관리조치 관련업무, 

미세먼지 측정기 정도관리, 황사, 수도권 고농도 미세

먼지 관리관리, 오존예⋅경보,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등이다(ELIS Homepage).

여섯째, 대전광역시에는 미세먼지 관리나 예⋅경보

에 관련한 조례를 갖고 있지 않다(ELIS Homepage).

일곱째, 울산광역시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2016년도에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이 조례에는 

대기오염도를 줄이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

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 관련한 내용적 정의, 예보 및 

경보방법, 예보의 내용 및 기준, 예보에 따른 조치, 경

보의 내용 및 기준, 경보 등에 따른 조치, 대기오염 개

선노력,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예산지원과 관

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ELIS Homepage).

2) 조직적 요소

첫째, 서울특별시에서 미세먼지 정책을 관리하는 부

서는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기후환경본부 

대기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에서 28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환경연

구부에서는 도시대기측정망을 운영관리하고, 초미세먼

지 모니터링 및 분석, 대기오염관련 연구 및 평가, 초미

세먼지 상세모니터링사업 총괄한다. 기후환경본부 대

기기획관에서는 대기질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초

미세먼지 20%줄이기 추진, 대기질관련 연구용역, (초)

미세먼지, 황사, 오존 예⋅경보제 및 민감군주의보 운

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수도권, 공공부문, 서울형) 

업무,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및 운영 관리, 대기질 상시 

모니터링, 분석⋅평가 및 연보작성을 한다. 여성가족정

책실 보육담당관에서는 미세먼지관련 업무(어린이집 

마스크 보급 업무), 미세먼지관련 업무(어린이집 공기

청정기 업무)를 시행중이다(Seoul Homepage).

둘째, 부산광역시의 미세먼지 정책을 관리하는 조직

은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과 본청의 해양수산국와 

기후환경국의 기후대기과에서 10명의 직원이 관리한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대기오염 측정망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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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기오염의 예보 및 경보시스템을 관리한다. 해양

수산국에서는 초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며, 미세

먼지 저감 사업예산과 관련한 일을 관리한다. 기후환경

국의 기후대기과에서는 미세먼지 및 황사의 예보 및 경

보를 시행한다.

특히 부산광역시는 미세먼지의 예보 및 경보시행과 

관리사업과 관련한 정책,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시스

템 관리를 각 다른과에서 관리하는 특징을 지닌다

(Busan Homepage).

셋째, 대구광역시에서는 미세먼지 관리정책에 대해 

환경연구부와 환경정책과에서 4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오존 및 미세먼지 예보제 운영 대

기오염자동측정망 위탁관리업무와 미세먼지 관리사업, 

미세먼지⋅오존상황실 및 황사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

다(Daegu Homepage).

넷째, 미세먼지 관리정책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는 

총 9명의 직원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관련 부서

는 보건환경연구부, 사회경제복지국, 환경녹지국, 환

경녹지과이다. 주요 업무는 초미세먼지 거동 및 발생원 

평가, 오존 예⋅경보,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미세먼지 

관련 민원처리, 미세먼지 비상관리조치 관련업무, 미세

먼지 측정기 정도관리, 황사,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관리, 오존예⋅경보,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등이다

(Incheon Homepage).

다섯째, 광주광역시의 미세먼지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

은 1명이고, 환경생태국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담당하며 

주요 업무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등이다(GwangJu 

Hompage).

여섯째, 대전광역시에서 미세먼지 관리정책과 관련

한 업무를 하는 직원은 1명이며 기후대기과에서 대기보

전 기본계획 및 미세먼지 대책 추진 중이다(Daejeon 

Homepage).

일곱째, 울산광역시는 미세먼지 관리정책과 관련하

여 2명의 직원이 관련 업무를 하며, 환경보전과와 대기

연구과에서 수행중이고, 구체적 업무는 대기측정망 구

축, 전기자동차 보급, 미세먼지 관리사업, 미세먼지, 오

존경보제 운영 및 홍보전파 미세먼지 등가성 평가 및 정

도관리(PM-2.5) 대기방사능 물질 조사 등이다(Ulsan 

Homepage).

3) 정책적 요소

서울특별시는 2017년 6월 초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0대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방차원에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 초미

세먼지 보호대상에 민감군 주위보 도입,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표시제 도입,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

경건설기계 사용 의무화하여 취약계층에 각종 미세먼

지 예방사업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

다. 또한 대기질 개선 유망기업발굴 R&D 지원 및 연구 

확대, 동북아 4개국 주요도시와의 환경외교 강화, 정부, 

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의 원인 

및 근본적 해결방안에 관한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둘째, 대비차원에서 미세먼지 (PM2.5) 선제적 대응

을 위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도심 녹색교통진흥

지역(한양도성내) 공해차량 운행제한, 서울특별시 건

축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산업용 저녹스버너 보급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시 재난의 악화를 막고자 하였다.

셋째, 대응차원에서 노후 경유차량 저공해화 및 운행

제한, 미세먼지 (PM2.5) 고농도시 시민참여형 차량2부

제 시행을 통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관리정책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미세먼지 관리정책을 위하여 기

술분야 전문연구원인 서울기술연구원을 설립을 추진 

중이다. 서울기술연구원에서는 각종 도시문제 해결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 및 연구할 계획

이다(Heraldcorp, 2017. 08. 10).

부상광역시의 경우 항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미세

먼지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 중이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방차원에서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선박의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 배출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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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산업차원의 해운업계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항만 

기반시설 제공, 예산 확보에 노력 중이다.

둘째, 대응차원에서 국제해사기구(IMO)배출규제강

화 적용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의 배출허용기준에 대기

오염물질로 황산화물을 추가 지정해 배출허용기준을 

명시하도록 개정⋅건의하고, 기타 관련법(항만법, 해

양환경관리법)에 항만에 대한 명확한 환경규제 규정의 

추가를 요구하기로 했다(Gukjenews, 2017. 05. 10). 
대구광역시는 2020년까지 총 1조 2,079억 원을 투입

하여 2021년까지 초미세먼지를 연평균 26㎍/㎥에서 20

㎍/㎥으로, 가시거리는 17km에서 20km로 개선하는 

‘초미세먼지 20%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방적 측면에서 전기차(트럭) 보급확대, 대기

측정망 증설, 분지형태인 대구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 대기측정망 개소를 증설하며, 대기오염 집중측

정망도 신설할 계획이다.

둘째, 대응적 측면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 도

입,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의 경우에는 

근거법률이 미비하여 시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우선 각

종 여론수렴을 통하여 관련 조례와 정책을 마련코자 한

다. 그리고 전기차(트럭)의 보급확대는 최고 2,560만원

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한다(Daegu Homepage).

인천광역시는 총 1억 2,079만원을 투입하여 2019년

까지 3년간 대기환경 개선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방차원에서 10개 군⋅구별 대기환경여건을 

조사하고 배출원별⋅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현황을 살

핀다. 그리고 경유차 제한 등 그동안 실시했던 수도권 

지역내 대기오염 개선 사업을 살피고 오염도 상시 측정자

료를 이용해 최근 5년간 대기오염의 변화도를 조사한다. 

둘째, 대응차원에서 기존에 수립한 인천광역시 2020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환경주권 계획은 물론 전문

가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 등을 계

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Incheonilbo, 2017. 08. 07).

광주광역시는 1993년부터 5년 단위로 환경보전계획

을 수립하고, 친환경자동차 정책으로 체계적으로 미세

먼지 관리정책을 관리하여, 가장 낮은 미세먼지 농도를 

유지하고 있고, 대응차원에서 대부분 정책이 시행중이

다. 특히 광주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은 자동차가 47%(218

톤)로 가장 많고, 건설장비 공사현장 오염원이 36%(169

톤), 주거, 상업 오염원이 13%(60톤), 제조업, 폐기물처

리 등 오염원 4%(17톤) 순으로 자동차가 미세먼지의 주

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 배출가

스 지도점검 강화, 노면청소차량 운영,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Gjdream, 

2016. 08. 26).

대전광역시는 미세먼지 종합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2017년 6월 지역기업 10곳1)과 미세먼지 줄이기 자율 

협약을 체결하여, 대응차원에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협약에 체결한 기업들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사

업장 내 먼지발생 공정을 제한 운영하거나 조업을 중지

하는 한편, 먼지 억제를 위해 주변도로 물청소를 실시

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최적의 조건에서 운전하기로 하고, 먼지 발생 관

리시설 개선과 전기차 도입, 사용연료 전환 등도 추진

한다(DaeJeon Homepage).

울산광역시가 2017년 추진하는 미세먼지 주요 정책

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방차원에서 ‘대기질 개선 중장기 종합대책’ 

2단계 추진이다.

1단계(2011~2015) 대책 종료 이후 2단계(2016~2020) 

대책 추진 중인데 세부시행계획은 환경부의 ｢제2차 대기

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을 반영하고, 울산발전

연구원의 기본과제(2016년)를 통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확정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한국타이어㈜대전공장, ㈜진합, 제일사료㈜대전공장, ㈜아트라스비엑스, ㈜알루코제2공장, 대전열병합발전㈜, 한솔제지㈜대전공장, 
태아산업㈜, 대전도시공사 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동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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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울산항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 육상전원공급시설 확충 및 배출가

스 관리장치 부착, 농업⋅건설기계, 공항, 항만, 공장내

부 운행 장비 저공해화 추진, 이륜차 배출가스 관리 및 

전기이륜차 보급, 농업잔재물 노천소각 방지, 직화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관리 사업, 주유소 VOCS 배출 관리, 

세탁소 VOCS 배출 관리,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기후⋅대기 전담조직 구성, 기후변화대응 녹색화 기술 

지원사업, 대기환경 개선 실천계획 수립, 제2차 대기질 

개선 중장기 종합대책(2021~2030) 수립을 위한 과학

적 기반 구축, 민⋅관 합동 도로변 재비산먼지 관리 대

책, 유해대기물질측정망 확충, 초미세먼지 측정망 완

비, 중금속측정망 확대, 측정망 입지 검토 및 도로변 등 

신설⋅이전 등이다. 또한 울산광역시는 그동안 변화된 

도시환경에 적응 가능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신뢰받을 

수 있는 대기오염도 정보 제공을 위하여 울산광역시내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측정망을 단계적으로 신설 또

는 재정비 한다.

둘째, 울산광역시는 대응차원에서 현재의 대기환경

실태를 정밀 분석하여 향후 10년간 대기환경개선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9월 ‘대기환경개선 실천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의뢰, 올해 

말 완료한다.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대기오염

도 현황 및 예측, 미세먼지(PM-10, PM-2.5), 유해화

학물질(HAPS),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현안사항 

연구, 대기질 개선 달성목표 및 전략 등이다.

셋째, 대응차원에서 울산광역시는 구⋅군과 합동으

로 사업장들의 미세먼지 관리 활동현장을 수시로 방문

하여 좀 더 효과적인 미세먼지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참여 사업장을 확대시켜 나감으로서 시 관내 사업장들

의 ‘미세먼지 제거 생활화’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진

공청소차량도 5대를 증차하여 총 21대를 운행함과 아울

러 미세먼지의 주배출원인 사업장들이 밀집된 공단지

역에 전담차량 지정 등으로 미세먼지 없는 도시환경 조

성에 전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자동차 매

연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운행 경유차

의 근본적인 저공해조치로서 조기폐차 사업 300대를 

2017년 1월 31일부터 상반기 내 집중 지원하고, 전기자

동차 민간 보급사업 50대 또한 1월 23일 조기에 공고하

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4) 지역사회적 요소

지역사회적 요소에서 특이점을 살펴보면, 서울특별

시의 경우 면적은 605.23㎢이고, 인구는 가장 많은 

9,930,616명이며, 대기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는 

인식은 가장 높은 36.4%이다. 대구광역시는 관련 법체

계적 요소는 없지만 지역주민의 인식이 27.9%로 나타

나 지방정부의 법체계 구성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조직적 요소는 매우 빈약

하지만 주민의 부정적 인식이 26.2%로 나타나 이에 대

응한 조직체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인

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주민의 사회조사를 통한 부

정적 인식이 높으므로 지방정부에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지방정부의 생활환경위기 관리 한계

1) 법체계 측면

지방정부의 생활환경위기 유형 중 미세먼지 관리 정

책의 법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을 살펴 보면 조례의 유무

와 관련한 내용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조례에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포함시켜 각종 

예방관리 사업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 조례사항도 예⋅경보에 관련한 

조례와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시행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부산광역

시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으

며, 발령권역을 나누어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인

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도 마찬가지로 미세

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중이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는 미세먼지와 관련

한 조례를 두고 있지 않다. 특히 서울특별시를 제외하

고는 미세먼지 관리정책과 관련한 조례는 없고 단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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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Seoul 

Metropolitan
Busan 

Metropolitan
Daegu 

Metropolitan
Incheon 

Metropolitan
Gwangju 
Metropolitan

Daejeon 
Metropolitan

Ulsan 
Metropolitan

Legal 
systematic 
elements

Whether fine particulate matter is 
listed in the disaster list in the local 
government's basic ordinance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 × × × × × ×

Presence or absence of the ordinance 
related to the forecasting and 
warning of fine particulate matter

○ ○ × ○ ○ × ○

Presence or absence of the ordinance 
for the policy related to fine 
particulate matter

○ × × × × × ×

Organizational 
elements

The number of administrative staffs 
in disaster response organ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person)

581 505 200 168 174 124 129

The number of citizen assigned per 
one administrative staff in disaster 
response organization (person)

38,754 11,381 25,224 27,663 17,002 21,315 18,020

The number of organization that 
responses to fine particulate matter 
in the local government 

3 3 2 4 1 1 2

The number of administrative staffs 
working in fine particulate matter 
response organ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person)

28 10 4 9 1 1 2

Political 
elements

Presence or absence of the policy for 
fine particulate matter prevention

○ ○ ○ ○ × × ○

Presence or absence of the policy on the 
preparation for fine particulate matter

○ ○ ○ ○ ○ × ○

Presence or absence of the policy on the 
response against fine particulate matter

○ × × × × ○ ○

Local social 
elements

The area governed by the local 
government(㎢)

605.23 769.83 935.03 1,047.6 932.17 539.29 1,060.75

The population governed by the local 
government (person)

9,930,616 3,498,529 2,904,410 2,943,069 1,796,937 1,514,370 1,172,304

The level of public sense (%) of 
atmospheric environment found from 
the statistics of community survey 
(Bad+Very bad)(%)

36.4 25.2 27.9 41.9 19 26.2 33.6

※ Source:  Statistics Korea,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nd homepage of each local government

Table 3. Analysis on life environment crisis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year 2016

방 및 경보와 관련한 조례만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 조직설계 측면

지방정부의 생활환경위기 유형 중 미세먼지 관리 정

책의 조직설계 측면의 문제점을 살펴 보면 관련부서와 

인력과 관련한 내용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3개의 부서에서 28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며, 부산광역시는 3개의 부서에서 10명

의 직원이 관리한다. 대구광역시에서는 2명의 부서에

서 4명의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인천광역시에서는 

4개의 부서에서 9명의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1개의 부서에서 1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대전광역시도 1명의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울

산광역시도 2개의 부서에서 2명의 직원이 업무를 관리

한다.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와 국민적 관심으로 볼 때 

일부 지방정부의 부서와 직원수는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미세먼지 재해 취약계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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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부서가 있지만 다른 지방정부에는 관련 업무

를 담당하는 부서와 직원이 전무하다. 또한 관련 업무

를 살펴보면 미세먼지 관리 관련 정책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환경정책업무와 함께 수행하여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3) 정책시행 측면

지방정부의 생활환경위기 유형 중 미세먼지 관리 정

책의 정책시행 측면의 문제점을 살펴 보면 예방, 대비, 

대응과 관련한 정책적 시행이 미흡하며, 정책시행의 예

산확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미세먼지 관리정책을 위한 정책들은 대부분 예산문

제와 결부되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미세먼지를 재

난으로 규정하여 예산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만 다른 지방정부는 예산확보와 관련한 정책,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보다는 예산이나 관련 조례의 

도입예정이나 계획수준에 머물러 있다.

4) 지역사회적 요소

지역사회적 요소에서 살펴보면, 면적은 인천광역시

가 1,047.6㎢로 가장 크고, 인구는 서울특별시가 

9,930,616로 가장 많다. 그리고 지역사회 사회조사의 

대기환경에 대한 인식 통계는 인천광역시가 41.9%로 

인식이 높았고, 광주광역시는 19%로 대기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대체로 모든 지방정부에서 주민의 대기환경

에 대한 체감도는 20%이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주민과 면적에 대비하여 미세먼지를 관리하

는 조직구성이 매우 빈약함을 알 수 있었다.

Ⅴ. 결 론

생활환경은 우리 사회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

급하며, 활동의 지표공간이다. 산업화 이후 조성된 현

대사회는 그동안 인류사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하

고 심각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고, 구조적으로 위험사회

로 진입하고 있다(Han, 2009; Hwang, 2013).

현대사회의 생활환경 위기의 유형들은 불가시적, 관

계성, 전문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명료하고 과학적으로 규명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

며, 이를 일반 대중에게 정보전달 하기까지도 오랜 시

간이 걸린다(Ann, 2012).

본 연구는 생활위기 사례 중 미세먼지에 대한 지방정

부의 환경정책을 분석하여 효율적 정책대안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지방정부 생활환경위기 정책 제안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보 및 경보에만 치중한 

법제도적 정책에서 예방, 대비와 대응과 관련한 구체적 

법제도적 구축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경우 

대부분 지방정부가 예보 및 경보와 관련한 조례만 갖추

고 있을 뿐 관리정책과 관련한 예방차원의 법제도적 측

면이나 대비나 대응과 관련한 법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

하다. 

둘째, 생활환경위기관리 정책의 조직설계는 전문화

와 체계화가 필요하다. 생활환경위기는 비가시적으로 

인체의 감각능력으로 위험을 감지할 수 없다. 그래서 

전문지식에 의존하게 되는데 미세먼지 관리정책과 관

련한 지방정부 조직구조는 매우 적은 인력이 정책을 담

당하고 있고, 다른 업무들과 함께 수행하여 전문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조직의 전문화와 체계화를 통한 조직설

계가 필요하다.

셋째, 생활환경위기는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 생활환경위기는 한 지역에만 영향을 주는 것

이 아니라 작게는 지역 간 넓게는 다른 인접 국가에 까

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 간 공동대응 노력이 필요

하다. 관련 지방정부는 네트워크 구성을 활용한 연구조

사를 통한 정책제언이 필요하다(宮本憲一, 2016).

생활환경위기 중 미세먼지에 대한 대안을 단기간으

로 찾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일차적 국민의 위기관리 

영역인 지방정부에서 예방⋅대비 체계 및 정책을 확립

하여 시민의 건강과 지역 사회의 산업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Kim & Doo,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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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위기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하는 연구자

들로 하여금 자연스런 공조와 협력적 이해관계 정립이 

필요하며, 일반시민의 인식적 제고를 통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공감대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Kim&Doo, 

2007; Cho&Hon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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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생활환경위기 정책 비교분석

- 미세먼지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

국문초록 현대사회의 각종 신종위기는 환경의 변화로 나타난다. 특히 우리나라는 각종 신종위기 중에서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과 경제적 피해는 OECD 가입국중에 가장 위험도가 높다. 본 연구는 

생활위기 유형 중 미세먼지에 대한 지방정부 환경정책을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6개 광역시를 중심으

로 비교 분석하여 지방정부의 생활환경위기관리 정책에 대한 질적인 변화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보 및 경보에만 치중한 법제도적 정책에서 예방, 대비와 대응과 

관련한 구체적 법제도적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생활환경위기관리 정책의 조직설계는 전문화와 체

계화가 필요하다. 셋째, 생활환경위기는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 생활환경위기 중 

미세먼지의 해결방안은 단기간에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에서 지

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정책을 확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지역 사회의 산업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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